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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위토지통행권 

가. 개 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 

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댜384)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서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또한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댜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부분이 민법 제 

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부분에 주위토지통행 

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385)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 

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386) 

나.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판단기준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384)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025 판결(공1992, 142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6311 판결(공1993상, 58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193 판결(공1994하, 2077), 
대 법 원 1995. 9. 29. 선고94다43580 판결(공1995하. 3597) 

385)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7086, 91다47093 판결 
38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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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로의 

위치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당해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이용의 필요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38 7)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 

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388) 

판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인근 상가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가 위 상가의 사용 • 수익을 방해하고 상가 소유자에 

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389)고 보았다. 

다 청구취지 기재례 

O 통행권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으로) 대구 0구 00동 538-1 답 612m'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13, 14, 

11, 12,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m' 및 같은 동 470—1 답 57而 중 

같은 제2도면 표시 11, 14, 8, 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m2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가), （나)부분의 토지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 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1, 9, 7, 8,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기)부분 39m에 관하여 원고에 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판단기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38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판결 
388)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38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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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 

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판결, 공1995상, 1155)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예비적병합 담장철거 등) 

(주위적 청구취지) 

1. 대구 00구 00동 409 —5 답 251m'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2, 36,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L )부분 20m'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L )부분 20m' 지상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대구 00구 00동 409-5 답 251m' 중 별지 도면 표시 37, 13, 14, 16,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16m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 

댜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37, 16을 연결한 선위에 설치된 담장 1. 5m와 같은 

도면 표시 37, 38, 15, 16,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己 )부분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주방 6m2를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가 대구 00구 00동 409—6 답 602m의 출입을 위하여 위 제2항 기재 

부분 16m'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CD 채권계약에 의한 통행권의 효력 및 위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해 토지를 특정승계취득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 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채권계약에 터 잡은 통행권은 지역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주장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 

고, 따라서 채권계약에 터 잡은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해 토지를 특정승계취득 

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기판력아 

미치지 않는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판단기준 
통행의 장소, 방법 등 통행권의 범위는, 약정통행권의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법정통행권의 경우는 민법 제219조 제 1항에 의하여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토지의 지목과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그에 따른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인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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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확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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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통행로가 있어 토지 소유자와 주위토지 소유자간에 별다른 분쟁이 

없이 이용되어 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웅 위 @항과 같은 요건을 갖춘 통행로라고 보아도 

무방하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는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한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 소유자가 용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주위토지통 

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는 어느 토지인가를 확정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사람이 출입하고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 

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28 판결) 

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담장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00구 00동 437-1 대 202m' 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 , 16, 19, 20, 18, 

17, 3, 0, 5,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16m에 대한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위 선내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 같은 도면 표시 6, 7의 각 지상에 세워진 가로 0.55m, 세로 0.45m, 높이 2.lm의 

시멘트벽돌조 기둥 2개중 위 @, @ 부분내에 축조된 부분, 같은 도면 표시 6,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세워진 길이 lm, 높이 1.8m의 철파이프조 대문 1짝, 같은 

도면 표시 0, 1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세워진 길이 2m, 높이 0.8m의 연와조 

및 시멘트벽돌조 담장과 같은 도면 표시 4,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세워진 

길이1.8m, 높이1.0m의 시멘트벽돌조 담장을 각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의 폭과 위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 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권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 

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1270 제 1 편 민사소송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2m 도로 확보 규정 
등을 참작하여 통행로의 노폭을 2m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공1996하, 1860) 

0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철재기둥철거 등) 

1. 원고에게, 피고 오00는 00 00구 00동 12-2 대 1,200m' 중 별지도면표시 0 , 

궁, 天, 亡\ 러 A', 0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m에 대하여, 피고 김00은 

같은 동 12—3 전 90m', 같은 동 12-4 대 80m' 중 별지도면 표시 격, E, 立, 겁 

가’, L', E' , 교, 77, LC, 격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0m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오00은 별지도면표시 o, 궁, 六’, 亡’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의 

시멘브릭조 담장을 철거하고, 피고 김00은 별지도면표시 격, 江, 77, 고’, E', L'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시멘브릭조 담장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E', L’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의 광고용 철재기둥과 쇠파이프 말뚝을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예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 

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47118 판결)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二-지 목록 기 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30, 31, 14, 16의 각 점을 
I 순차로 연결한 선내(차), (카)부분 합계 19m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IJj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 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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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만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 

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댜(대법원 1991.7.23. 선고 90다12670, 12678 판결) 

0 통행권확인 청구(반소) •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반소 : 통행권확인) 

주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 1항 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 3도면 표시 -, 2, L 2, 

드 2, 三 2, :::<.2, _;;_ 2, -,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48m'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3도면 표시 2 2, □ 2, 닌 2, .A. 2, 0 2, 츠 2, 己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1 부분 22m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소 :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1항 기재 부동산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 , L ' C ' O ' 

겨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5m' 의 5130분의 1983 지분에 관하여 

2014. 7. 2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이 통행사용권의 적용 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하여 인정 한 통행사용권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므로,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안의 경우에는 주위토 

지통행권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판단기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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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상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예비적병합)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이 부산 00구 00동 370-6 잡종지 97,942m' 및 같은동 

370 —11 잡종지 59,070m'중 별지 도면 표시 A '己 4,Xl,C 4,A 4,2 3,c 3, □ 4,L 

4,Wl,Al,7 4,o ,人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폭 10m, 총면적 3,987m2) 

을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제 1차 청구로서, 원고들이 위 잡종지 2필지 중 같은 도면 표시 계획도로(2010. 

2. 23. 부산광역시 고시 제 1238호로 된 노폭 15m의 도로예정지)부분을 무상으로 통행 

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예비적 제2차 청구로서, 원고들이 위 잡종지 2필지 중 같은 도면 표시 현도로(최저노 

폭 10m)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적용범위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 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 
45268 판걸 공1995상, 423)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제 1 도면표시 ..., , L , 1, 4, 3, 2, ..., 의 

각 점을 순차 직선으로 연결한 선내의 (가), (나)부분 70m'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가), （나)부분 70m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나무 

식재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W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 

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재정법 제74조 제 1 항, 제 82조 제 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하지 못하고, 또 그중 행정재산에 관하여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인지 

소유자에게 소극적인 수인의무를 부담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그 중의 하나인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위에서 말하는 사권의 설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그러한 법정의 통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특별히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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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통행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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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경기 00읍 00리 296-2 대 20m2 중 별지 제 1도면 표시 겨 • ° . 久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0), @부분 대9m'와 같은리 296一 50 대 295m' 중 같은 

도면 표시 2 , 츠’ ;:,_' ~ ' 2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덴부분 109m'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위토지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범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 범위결정에 있어 반드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에 있어 그 범위는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하는바, 주위토지 소유자의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인지 여부는 결국 사회통 

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인지 이용자의 

이해득실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주위토 

지 소유자의 손해를 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다47086, 91다 

47093 판결) 


